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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안전빵! 중대재해처벌법 

공포-협박 뻥튀기! 정부의 거짓말!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캠페인 

“정부의 ‘뻥’에 X빵을 날려라” 

  

일시 :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11시30분 

장소 : 서울 정동길 일원 (서울시청서소문 별관 인근) 

 

1. 민주노총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며 중소상공인들과 

시민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일부 언론은 거짓된 공포 조장을 중단하고 중

대재해처벌법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2. 민주노총은 정동길에서 정부의 ‘뻥’(거짓말)을 상징하는 뻥튀기와 노동 안전을 상징하는 ‘안

전빵’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정부와 일부 언론의 거짓을 바로잡는 팩트체크 퀴즈를 진행했

다. 퀴즈에 참가한 시민들은 민주노총이 준비한 퀴즈와 중대재해처벌법 팩트체크를 통해 정

부와 일부 언론이 제공하는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았다.  

3. 정부는 지난 15일,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 동네 빵

집 사장님도 처벌대상이 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이 영세 중소상인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확대 시행 후 첫 월요일인 29일 서

울의 한 음식점을 방문하며 ‘동네 빵집’ 공포를 부추기기도 했다.  

4. 공포조장엔 윤석열 대통령도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

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중소상인들의 부담이 가중

된다며 국회에 개악을 주문하기도 했다.  



5.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정동길 캠페인에 이어 주변 상가에서 상인들을 직접 만나 

“정부의 공포 조장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소상인들이 부담을 겪는 일은 없다”며 중대

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부의 허위 과장을 바로잡고 중소상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오히려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6. 민주노총 이태환 부위원장과 만난 한 상인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 시도는 중소

상인들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노이즈로 보인다”면서 “이미 자영업자들은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잘 대비하고 있으니 정치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7. 한편 민주노총은 31일, 정부의 공포조장과 이를 확대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응하는 

팩트체크를 발행했다. 

8. 사진 및 팩트체크 별첨 

<끝> 


